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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자담배는 2003년 개발된 후, 점차 사용이 편리해지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풍미의 제품들이 출시되면

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다. 전자담배 혹은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은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통해 니

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가열하여 베이퍼(vapor) 혹은 에어로

졸 형태로 특정 화학물질들을 폐에 전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전통적

인 궐련담배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건강위험에 노출된

다고 믿어지고 있었다[1]. 소위 전자담배업계나 옹호그룹에

서 주장하는 ‘보다 안전한 담배’라는 이의제기다. 하지만 미

국에서 발생한 전자담배와 관련된 중증폐질환 사태는 전자

담배를 바라보는 이 같은 시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

였다[2].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전문가 그룹이나 국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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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igarettes, o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are popular among smokers who are looking for a less harmful 
alternative to conventional tobacco, and the use of e-cigarettes is affected by existing tobacco control policies. 
E-cigarettes, which are electronic devices designed to allow the user to inhale nicotine as a vapor, are controversial 
in terms of their harm reduction claims as it can undermine existing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has the potential to 
re-normalize smoking behavior. Currently, many of the chemicals used in e-cigarettes have not been comprehensively 
disclosed, and there is no adequate data on their emissions. Furthermore, the benefits of e-cigarettes have not been 
adequately shown. To date, a small number of studies have evaluated e-cigarettes as a harm reduction and cessation 
aid and have found conflicting findings. Meanwhile, 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 has 
been identified, and an increased use of e-cigarettes in the youth has also been reported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These raise a great social concern around how to regulate e-cigarette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 range 
of current and proposed legislative and regulatory options exists. Some countries have banned e-cigarettes entirely, 
while others are ready to regulate e-cigarettes as a type of medicine. A lack of consensus on whether e-cigarettes 
facilitate or threaten existing tobacco control strategies is driving a discussion on how to regulate e-cigarette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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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있다[3]. 완전한 금지에서부터 담배에 따른 관리, 

약물에 따른 규제 및 금연보조제로서의 역할 인정, 혹은 자

유방임 등 일치된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

자담배가 위해저감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지만, 어떤 사람

들은 담배에 대해 견지해 온 규제원칙과 가치를 전자담배가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느낀다. 

이처럼 전문가, 단체, 국가 간에 사전예방원칙과 위해저감

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의료진, 보건전문가, 그리고 정

책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담배 제품들은 현재 규제나 모니터링

을 거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제품별 성분함량, 청소년

층을 비롯한 연령대별·성별 판매량, 구입통로 등에 대한 정

보를 알 수 없다. 

또한, 국내법상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

정하기 때문에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합성 니코

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에 속하지 않는 법적인 맹점도 

있다. 일반궐련에 대한 규제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국내현실

에서, 전자담배 이슈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신종담배 유

행과 뒤섞이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전자담

배에 대한 정책 방향의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

자담배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전자담배가 가지는 일반담배와 다른 특성

일반인들은 전자담배를 하나의 표준화된 제품군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궐련을 제조하는 담배회사는 대

형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지만, 중소 전자담배

회사는 수없이 많으므로 표준화가 어렵다. 전자기기의 모양

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압과 액상 용기의 용량,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행태에 따라 배출물의 양과 질이 달라

지며 궐련담배의 비교적 단순한 사용행태와 달리 매우 가변

적인 사용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4]. 

전자담배가 가진 일반담배와 다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에 대한 표준화가 수립되어 있

지 않다. 둘째, 궐련담배와 달리 배출물을 포집하기가 어렵

고, 독성분석을 위한 배출물의 양을 정하기도 어렵다. 셋째, 

액상을 임의로 제조할 때 잠재적인 위험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전자담배의 제조, 생산, 판매, 판촉에 대한 규제

가 약하므로 일반담배와 달리 진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즉,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변신하기가  

쉽다.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전자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자담배를 반대하는 

단체와 옹호하는 단체, 그리고 중간지대의 타협적 그룹과 결

정을 유예한 그룹 등이 있다. 전자담배를 반대하는 그룹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담배의 장단기 안

전성에 대한 근거 부족, 둘째, 흡연행위의 재정상화, 셋째, 

다른 담배로의 관문 효과[5], 넷째, 기존담배와 전자담배를 

이중, 삼중으로 복합 사용하는 행태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규제를 약화 혹은 무력화시키

고,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포함한 전체인구집단에서 공중보

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반면, 위해 저감 그룹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자담배는 기

존담배보다 안전한 대체물로서, 담배를 끊을 의도가 없거나 

어려워하는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문효과의 개

념도 근거가 부족한 신화에 가깝다. 전자담배는 인구집단 수

준에서 흡연율을 낮추고[6], 담배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

다고 주장한다[7]. 이들은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과잉규제가 

전자담배 시장을 죽이고 공중보건학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

는 잠재성을 사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8].

전자담배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미국, 영국의 

시각 및 규제 방향

201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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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회의(the six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합의된 보고서는 ‘각 나라의 규제시스템과 환경

이 상이하므로,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9]. 일부 전문가

는 ‘비동의’에 대한 서로 간의 시각 차이를 허용하고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의 ‘전략적 시간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사용자와 청소년에서 전자담배 시

작을 예방할 것, 둘째, 전자담배 사용자의 잠재적 건강위험

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비사용자를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

호할 것, 셋째, 전자담배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건강 주장을 

예방할 것, 넷째, 전자담배 회사와 담배회사의 모든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활동을 보호할 것 등이다.

미국의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법안(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2009; Tobacco 

Control Act, 2009)에서는 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자담배를 사용

했을 때의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즉, 공중보건의 가치가 훼

손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니코틴 노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 둘째, 연소담배의 시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에게 연소담배의 금연을 늦추거나 방

해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과거 흡연자가 연소담배를 재흡

연하거나 니코틴 중독에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

섯째, 전자담배 사용 중에 배출되는 증기나 에어로졸에 간접

적으로 노출될 기회가 증가한다.

전자담배를 위해 감소한 대체물로 보는 영국에서는  

2016년 5월 20일부터 유럽연합 담배제품지침(EU Tobacco 

Products Directive)에 따라 전자담배 규제안을 도입하였

다. 이날 이후 영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SNS, 이메일,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전자

담배나 보충 용기를 광고, 판촉하는 것은 직접적이거나 간접

적일 때나 모두 금지되었다. 또한, 공적이거나 사적인 이벤

트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때 모두 전자담배와 보충 용

기의 판촉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또한, 전자담배 

제품을 배치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전자담배회사 자체 웹사이트에서나 소매점에서도 광고나 

판촉은 할 수 없다. 다만 제품에 대한 정보(가격, 성분, 사용

법, 니코틴 함량, 가향 물질 등)와 정보제공을 위한 영상게시

는 허용된다. 또한, 전자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는 블로

그나 트윗, 리뷰 영상 등은 허용된다. 그리고 영화관, 야외포

스터, 그리고 버스의 광고판은 허용된다. 이 법안은 비즈니

스 목적이 아닌 사적인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개인 

SNS나 미디어 포럼에서의 의견교환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의약품 및 건강제품 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에서 전자담배 

규제를 담당한다. 용액과 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농도 제한은 다

음과 같다. 밀리리터당 20 mg 이하는 소비자 품목으로 사

용 가능하다. 밀리리터당 20 mg 이상은 의약품 허가를 받

지 않는 한 판매할 수 없다. 니코틴 함량이 ‘0’인 경우 이 규

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전자담배 용액의 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다. 일회용 전자담배, 카트리지, 탱크 용량은 최대 

2 mL의 용액만 허용된다. 보충 전용 용기는 최대 10 mL까

지 허용한다. 셋째, 안정성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품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이 손대기 힘들게 한다. 마지막

으로 건강경고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단위 포장의 표면

적 30% 이상 건강경고 문구를 허용하고, 포장의 겉면에 ‘이 

제품은 중독성이 심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문

구를 삽입한다.

영국에서는 소비자나 보건의료 종사자가 전자담배나 보

충 용기의 부작용과 안전성 이슈, 제품 하자가 발견되면 경

고카드(Yellow Card) 보고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의약

품 및 건강제품 규제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경고카드 보

고시스템은 2016년 5월 전자담배 규제안 도입 후 개시되

었는데, 2019년 9월 현재 62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

다[10]. 대부분은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할 때 호소하는 내

용과 유사한 부작용이거나 담배사용자들에서 보이는 반

응들이었다. 이 사례들에서 새로운 위험성이 있다는 근거

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시행된 후 5년 이내에 전

자담배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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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 혹은 규제할 

것인가?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전자담배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적인 분모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규제방안은 공통적인 분모에 기

초한 전자담배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서로 

시각이 다른 이익집단과 전문가 그룹, 그리고 학술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대한의 규제를 가정한다면, 일반담배에 준하여 다

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금지; 2) 청

소년이 이용하는 소매점에서는 전자담배 진열을 제한; 3) 사

용 나이의 제한 및 상향조정; 4) 청소년에게 호소력 짙은 가

향 물질의 첨가나 보충 제한; 5) 전자담배 카트리지 포장지

에 함유된 모든 성분과 니코틴 용량 공개; 6) 카트리지 포장

지나 전자담배 기기 겉면에 건강 경고문구 삽입; 7) 공공장

소, 일터, 대중교통 시설에서 판매의 제한; 8)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준 확보: 제조사 제품의 표준화, 니코틴 최대용량 제

한 등; 9) 금연보조제 혹은 위해 저감 제품이라는 이의제기

의 판촉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수정하여 전자담배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일반담배에 대한 규제가 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 최대한의 지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여 규제(관리)안을 마련하

고,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수준 높은 근거가 나오면 완화 혹

은 강화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 말하자면, 각 항목별로 규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정하

기 위한 절차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집

단, 시민단체, 정부 등 공중보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전

체 담배제품을 포괄하여 다루는 가칭 담배규제 위원회를 만

들거나, 유사한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

재와 같이 행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배제품규제의 

적절성까지 심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다.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의 방

향인 담배규제 강화라는 자리에 서는 것이 국가 담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9번 항목이 가장 첨예한 부분인

데, 개인적 수준과 전체인구집단 수준의 접근을 분리할 필요

가 있다. 임상의의 소신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진료에 적용

하는 것과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서로 차원

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담배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시행하

여 흡연율을 역사상 최저치로 낮춘 후에 전자담배에 대한 정

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수립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가격정책

을 비롯한 국내 흡연 규제정책의 미흡함과 흡연율 감소의 둔

화, 신종담배 도입에 따른 금연환경의 변화 등 해당 사회생

태계의 악화가 우려되는 마당에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 혹

은 더 안전한 대체재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현 단계에서 

최우선 과제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전자담배 

규제나 관리의 수준과 방향은 일반담배 규제의 수준과 동떨

어진 개념이 아니라 국가별 일반담배의 규제 수준에 연동된 

구조이며 그 조합의 수도 다양하므로, 국가별 담배규제 발전

단계와 특성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결론

전자담배는 각자 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제품일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전자담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전예방원칙에 방점을 두

는 단체는 더 많은 정보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전자담배를 사

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그들은 전자담배가 사용자에게 위

험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공중보건 보호라는 담배규제의 기

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반면, 일반담

배의 위해성에서 개개인을 보호하는데 우선을 두는 단체는 

전자담배가 더 안전한 대체물임을 강조한다. 전자담배 인식

에 대한 대중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학술단체가 추

구하는 명확한 목적과 배경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가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인구집단의 공중보건 보호라는 측면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전체 인

구집단 수준에서의 시각과 개인적인 위해감소 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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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포

함한 최신근거들에 대한 지속적 리뷰, 청소년 전자담배 사

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 국내 담배규제환경을 고려한 근

거 창출과 정책 방향 설정 등 적극적 정책개발과 조속한 입

법을 기대한다.

찾아보기말: �담배; 전자담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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